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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라

경제계 전반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

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시작한다. 새롭게 법이 적용

되는 기업은 그야말로 공포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으로 급조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준비할 겨를도 

없는 영세 기업마저 짓누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제살깎아먹기다.

중대재해처벌법 공포로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심지어 폐업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

고, 투자 철회로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며, 왕성한 생산 활동이 가로

막혀 민생경제가 위축된다.

소비자 피해도 뚜렷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로 각종 인건비, 관리감독 비

용이 증가하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규모나 경영 체계 면

에서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느낄 비용 압박은 더 크다. 최종적으로 부

담이 전가되는 대상은 소비자다.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생명·안전 보호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

대재해처벌법은 그 적절성과 효과성 면에서 근본적 의구심이 든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과도한 처벌 조항으로 

경영을 위축시키는 폐해가 상당하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다



분하다는 의견이 법조계, 경제계에서 나온 지 이미 오래다. ‘처벌 만능주의’

에 사로잡힌 구태한 접근으로는 안전도, 경제도 모두 놓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및 개선 

목소리에 여전히 야당은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현실을 야당도 모를 리 없다. 국회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얼마든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핀셋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 순전히 의지에 달린 문제다.

아울러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중대재해처

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역량을 갉아먹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따른 비용

상, 행정상 부담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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